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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변호사시험제도 : 현황과 방향*


1)김 창 록**


Ⅰ. 머리말 ― ‘로스쿨’의 출범과 변호사시험제도의 부재


‘한국판 로스쿨’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2009년 3월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범 3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25개교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입학전형을 실시하거나,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칙과 규정들을 새로 만드는 등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그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법률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그들 또한 현행의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판사 · 검사 ·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의 


현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법률가’양성제도라


 * 이 글은 2008년 11월 17일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회의원 우윤근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


엄(｢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의 발제문을 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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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제도상의 커다란 맹점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법률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에 관한 제도를 가능한 한 빨리 


확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그 제도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


한 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가 필요하다는 합의하에, 1995년 이래의 오랜 


논의 끝에 어렵사리 도입하게 된 제도이다. 게다가 제도 구성 단계에서의 


‘뒤틀림’ 때문에 이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가지는 법률가양성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인 이상,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우여곡절에 따른 손실을 가능한 한 


보전하고,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판 


로스쿨’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법률가 자격부여제도를 최대한 ‘로


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동시에, 그 제도는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위에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미국


의 로스쿨과도 다르며, 일본의 법과대학원과도 다르다. 따라서 한국의 


법률가 자격부여제도는 ‘로스쿨’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도, 한국의 특


수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한국판 


로스쿨’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 인식 아래 이 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 제도의 특징을 확인한 다음, 법률가 


자격부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중 


특히 법률가 자격부여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법무부가 제시하고,1) 


지난 10월 정부의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변호사시험법안｣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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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과, 그것에 대한 수정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학전


문대학원 협의회(이하 ‘｢협의회안｣’3)) 및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의


견(이하 ‘｢참여연대안｣’4))을 참조하면서, ‘변호사시험’에 초점을 맞추기


로 한다.


Ⅱ.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기본설계도’로 기능해 온 사법개혁위원회


(이하 ‘사개위’)의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5)(이하 ‘｢건의문｣’)은, “법


률가 양성 및 선발”에 관한 건의의 “머리말”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우수한 법조인력의 양성이라는 기능을 나름


대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회의 시험결과에 의존하는 현 제도는 


변화된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을 선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


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 민주 · 평등 ·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1)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2008. 5.
 2) 정부, ｢변호사시험법안｣, 2008. 10. 20(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 


?bill_id=ARC_U0X8R1L0T2W0I1R5S1O6W4P2W8Z7O7).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 수정(안)｣, 2008. 10. 24(http://www.leet.or. 


kr).
 4) 참여연대,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08. 11. 3(http://blog.people 


power21.org/Judiciary/40324).
 5)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 12. 31(http://www.scourt.go.kr/ 


information/jud_rfrm_comm/mtng_status/1173540_9822.html).







6  일감법학 제15호(2009)


전문적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


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하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일회의 시험결과에 


의존하는 현 제도”, 다시 말해 사법시험제도로는 “변화된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을 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변화된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


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 민주 · 평등 ·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


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한 “변화된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요컨대 ‘한국은, 시험에만 의한 선발이라는 기존의 제도를 


버리고, 교육에 의한 양성 및 그 교육과 연계된 선발이라는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해야,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사개위 ｢건의문｣이 밝힌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 


도입의 취지이다. 사개위 ｢건의문｣은 그 취지에 입각해서, “일정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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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


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교육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건의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과 


동 ｢시행령｣에 의해,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 1 : 12 이하, 전임교원 중 


실무경력교원 비율 1/5 이상, 법학전문도서관 · 모의법정 · 세미나실 등의 


시설,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의무, 필수 개설 교과목의 지정, 법학전문


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자체평가, 엄격한 설치인가 절차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 모든 새로운 요구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중심이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개위 ｢건의문｣은 ‘새로운 법조인 선발제도’와 관련해서도,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 또한, ‘교육


에 의한 양성’으로 중심이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요컨대,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 및 일본의 법과대학


원과 마찬가지로, 법률가를 ‘교육에 의해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미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이 그러한 도입 취지를 달성하


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확정해야 할 ‘변호사시험’ 또한 그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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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한편, 사개위 ｢건의문｣은 ‘총입학정원’이라고 하는 미국의 로스쿨제


도에도 없고,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제


도의 본질과 충돌하는 특이한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으며, 실제로 이것이 


｢법률｣(제7조)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사개위에서 ‘총입학정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 직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총입학정원 1,200～


1,300명’이라는 숫자가 ｢법률｣의 부칙에 명기되는 사태는 피했다. “제도


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사개위 ｢건의


문｣의 총입학정원에 관한 다수의견도, 최종적으로는 ｢법률｣의 부칙에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전체에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의 총수를 국가가 정한다고 하는, ‘총입학정원’제도의 틀은 결국 ｢법률｣


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후 이것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커다란 


굴레로 기능해 오고 있다.


우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2007년 7월 3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총입학정원’에 관한 국회 2차보고가 이루어진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총입학정원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인적자


원부 장관은 10월 17일의 1차보고 때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친 것은 물론이고, 한국법학교수회 ·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종 대학 · 


시민 · 지역단체”로부터도 의견 수렴을 해서 정했다며,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 장관


과 협의하여 단계적 ·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보고했


다.6) 그런데 그것이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히자, 10월 26일의 2차보고 


 6)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 현황 보고｣,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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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국회의 의견과 대학,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의 요청을 반영”했다며, 


“2009학년도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겠다고 수정해서 보고했다.7) 


‘다행히’ 이 2차보고에 대해서는 국회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


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은 11월 30일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들로부터의 설치인가 신청이 마감되기 한 달도 


이전에, 그리고 10월 30일에 그 신청의 공고가 나기 3일도 이전에 국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2차보고 때의 ‘2009학년도 총입학정원 2,000명’의 근거는 “국회의 의


견과 대학,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의 요청” 이외에는 없다. 1차보고 


때의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


처장 ·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계적 ·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의 


근거로는, 우선 2차보고서에 포함된, 1차보고를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


한다고 한 ‘법조계’의 의견과, 한걸음 더 나아가 “존중”한다고 한 ‘대한변


호사협회’의 의견이 주목된다. 1차보고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견


을 제시한, 이러한 ‘법조계’의 의견이 1차보고의 ‘현실적’인 논거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외에 ‘합리적’인 근거로서 


제시된 것은,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를 1,440명(법학전문대학원 


중도 탈락률 10%,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적용) 수준으로 해서, 법조 


1인당 인구수를 2021년에 2006년 OECD 평균 수준(1,482명)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 유일했다. 결국, ‘법조계’의 ‘현실적’인 요청을, ‘2021년에 


가서야 2006년의 OECD 국가 29개국 중 23위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비합리적’인 목표로 얼버무린 결과, 한국의 새로운 ‘법률가’양성기관의 


총입학정원이 국가에 의해 대학에 부과된 것이다.


어쨌든 ‘2009학년도 1,500명’에서 ‘2009학년도 2,000명’으로 바뀐 것은 


진전이 아닌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2차


 7)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 현황 보고(계속)｣, 200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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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친절하게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면서,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 사법시험제도를 통한 법조인 배출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로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조정과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하여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 “급증”의 기준이 1차보고서의 “1,440명”이고,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이 1차보고서에는 담겨 있었지만 2차보고서에는 빠진 “변호사시험 


합격률 80%”에 관한 것이며, 긴밀히 협력할 “관계 부처”가 1차보고서에


서 ‘매년 협의’하겠다고 밝힌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요컨대, 1차보고와 2차보고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를 “1,440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80%”를 하향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결정된 총입학정원의 위력은 실로 컸다. 총입학정원이라


는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순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총입학정원이 도입되는 


순간 ‘설치기준의 충족’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상대적 우위’만이 살 


길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고도 총입학정원 때문에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주최 측’은 설치기준이라


도 최대한 높여 놓아야 했다. 그래서 한국 ‘로스쿨’의 설치기준은 세계 


최고가 되었다. 교원에 관한 기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003년 8월 


현재 ABA(미국법률가협회)의 인증을 받은 미국 로스쿨 183개교 중 한국


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로스쿨은 전체의 6.6%인 12개교에 불과하며, 2004


년 4월 개교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68개교 중 한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법과대학원은 전체의 31%인 21개교에 불과할 정도이다. 게다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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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라는 구체적인 작업을 맡게 된 법학교육위원회 단계에 이르면 이조


차도 더 높아졌다. 특성화,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20과목 이상 외국어 


강좌 개설, 여성교수 및 교원 출신대학 다양성 확보, 전임교원 1.5명당 


1명의 유급조교 확보, 전임교수 연구실적 5년간 800% 이상, 학생지도센


터 · 육아시설의 설치, 20% 이상 전액장학생, 학생 1인당 실면적 12m2, 


전문도서관 열람석 · 서고공간 · 장서수 · 법학전문사서, 컴퓨터 Lab, 법


률데이터베이스, 전용 기숙시설, 법조인 배출실적, 대학 전체의 실적,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 등이 일일이 점수화되어 추가되고, ｢시행령｣의 


필수 개설 과목이 필수 개설 필수과목으로,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이 


1 : 10으로, 실무경력교원 비율이 30% 이상으로 다시 한 번 강화되었다.8)


총입학정원 ‘덕분’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러한 초호화판 기준을 초


과달성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의 ‘로스쿨’이 되어 있는 셈이다.


Ⅳ. 변호사시험의 방향


1. 기본방향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법률가 자격부여제도가 될 변호사시험제도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


사개위 ｢건의문｣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교육에 의한 양성’이니, 변호사시험은 그 


‘교육’을 확인하는 절차, 다시 말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


 8)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200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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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만 있는 총입학정원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더 변호


사시험이 자격시험일 것을 요구한다. 이미 총입학정원을 통해 엄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입학정원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높이고 높여 


세계 최고로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그 관문을 통과하여 설치된 법학전문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한국의 변호사시험은 세계 최고


의 합격률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1차보고서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적용”이라고 명기한 것은 그 때문일 터이다.


또한, 한국 변호사시험의 경우, 국가와 법조에 의한 인위적인 합격률 


조정 시도의 가능성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자격시험일 


것이 요구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2차보고서는 “변호사시험의 탄


력적 운영 등을 통하여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것은 변호사시험을 자격


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한국의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률은, 다른 나라보다 더욱더 강하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


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한다. 이것은 곧 ‘시험의 신화’9)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을 쳐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 ‘시험을 쳐야만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법률｣이, ｢법률｣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교육 · 조직 · 운영 및 시설”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9)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한국의 법조시험”, ｢역사와 사회｣, 77, 2008.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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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그러하다.


2. ‘자격시험’


위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정부안｣은 우선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정부안｣은 “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으로서 시험이 “법학전문대


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제2조)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1에서 적은 이유 때문에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해 ｢협의회안｣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을 수료한 자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하


기 위한” 시험이어야 한다(제1 · 2조)라고 하고 있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참여연대안｣이 법률의 명칭과 시험의 명칭에 


“자격”을 추가한 것 또한 설득력이 있다.


또한, “합격 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은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제1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합격률이나 합격점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 역시 위의 1에서 적은 이유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해 ｢협의회안｣이 “응시자수의 80%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


을 합격자로 한다.”(제10조)라고 한 것이나, ｢참여연대안｣이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제10조)라고 한 것은 


보다 설득력이 있다.


물론, ｢협의회안｣ 제10조에 대해서는 ‘왜 “80% 이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의문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이니까’, 혹은 ｢협의회안｣


에서 제시된 것처럼 ‘자격시험인 의 · 치대 졸업생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80%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니까’라는 답변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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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왜 70% 이상이나 90% 이상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 의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없는 한 “80% 이상”은 합리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답변의 책임은 총입학정원을 도입한 측에게 


있다. 위의 의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은 왜 3,000명이나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인가’라는 의문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의 의문


이다. “80% 이상”은 “2,000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왜 80% 이상


인가’를 물으려면 먼저 ‘왜 2,000명인가’를 답변해야 한다. 게다가 교육인


적자원부 장관의 1차보고서에 명기되어 있듯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적용”은 ‘2,000명’을 주장한 측이 처음 주장한 것이다.


｢참여연대안｣ 제10조의 합격점 제도에 대해서는 ‘합격률이 50% 이하


로 떨어져도 좋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적어도 당분간


은 출원자 대비 최종 합격률 3% 미만, 2차시험만 따지더라도 합격률 


20% 미만10)이었던 사법시험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들이 변호사시험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을 맡을 것이니, 충분히 생길 법한 의문이다. 그 


점을 고려하여 ｢참여연대안｣은 합격자는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숫자


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며, “합격점수는 과목별 


합격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협의회안｣만큼 ‘심플’하지는 않다.


｢참여연대안｣ 제10조의 합격점 제도는, 말하자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 


80% 이상의 시험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주장이다. 시험과 교육의 밀접한 


연계, 모의시험의 시행을 통한 시험 방법 및 내용의 개발, 채점위원별 


점수의 표준점수화 등의 ‘기술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물론, 법률로 “응시자수의 80% 이상”이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훨씬 


‘품’이 많이 드는 안이다. 하지만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안이다. 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이끌어 갈 사람


10) 1963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법시험에서 출원자 대비 최종 합격률은 2.77%, 2차시험 


합격률은 17.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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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그 교육과 연계된 변호사시험을 이끌어 갈 사람들을 보다 ‘신뢰’하는 


안이기도 하다.


3. 가벼운 시험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은 가벼운 시험,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


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 그 점에서 ｢정부안｣의 “시험의 방법”(제8조)


과 “시험과목”(제9조)도 문제가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방법은 현행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 유사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사법시험과는 달리 두 시험을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


여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름의 논거는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시험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시험과목도 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은 ‘공법 · 민사법 · 형사법’이며,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은 거기에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이 더해


진다. 현행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이 헌법 · 민법 · 형법, 선택과목 


및 영어이고, 제2차시험 과목이 헌법 · 민법 · 형법 · 상법 · 행정법 · 민사


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니, ‘숫자’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부안｣의 


공법에는 헌법 · 행정법 분야가, 민사법에는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분야


가, 형사법에는 형법 · 형사소송법 분야가 포함되므로, 수험생의 입장에


서는 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행정법 · 상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분야에 관한 ‘객관식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으며,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 ‘전문과목’에 관한 시험공부


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다시 말해 ‘교육에 의한 양성’을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머물러야 할 변호사시험이 ‘시험에 의한 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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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법시험보다 훨씬 무거운 시험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논술형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있다.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인가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특성화’였다. 그래서 인가를 받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각각 ‘독창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


다. 그리고 그 모두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안｣의 논술형 필기시험과목으로 제시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일차적으로는 적어도 25개의 ‘특성화’ 과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과목들은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독창적’


인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의 학생들은 선택할 가능성이 없고, 당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교육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배우도록 되어 있다. 그런 과목들을 왜 다시 시험 


쳐야 한다는 것인가?


또, 중요하지만 ‘독창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특성화’과목에는 포함되


지 않은 전통적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학회들이 이미 ‘시험과목 만들기’를 위해 학회 차원의 로비에 나선 


상황이다. 그래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25개의 특성화과목


에다 이들 과목을 더해서 30개, 40개로 만들 것인가? 과목간 편차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비용을 ‘특성화’ 지원비


로 돌리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지 않겠는가?


따라서 ｢협의회안｣(제9조)과 ｢참여연대안｣(제9조)처럼 선택형 필기


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과목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특히, 선택형 필기시험과 관련해서는 ｢정부안｣


의 제8조 및 제9조는 신사법시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사법시


험법｣ 제2조 및 제3조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 그 ‘원조’인 


일본에서도 ‘단답식 필기시험’은 합격 결정에는 1/5밖에 반영되지 않으


면서 수험생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시험이 되고 있다고 해서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단답식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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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합격자수를 법과대학원 정원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까닭


에 합격률이 3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논문식 필기시


험’의 채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한국은 총입


학정원에 의해 논술형 필기시험 채점 부담이 애당초 적다는 점을 고려하


면, 더더구나 선택형 필기시험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을 도입하지 말고, 시험과목을 줄여


서 선택형 필기시험만 치르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11) 이 또한 ‘가벼운 


시험’이라는 요청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된


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만 치르게 하는 경우 아무래도 법률가에게 


필수적인 ‘논리력, 분석력, 종합력, 판단력’에 대한 검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따르게 된다.


그와 관련하여 ｢협의회안｣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은 논술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제8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적어도 상위 30% 이내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논리력, 분석력, 종합력, 판단력’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험의 부담을 ‘가장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 “30%”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4. 공정한 시험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 변호사시험도 공정한 시험이어야 한다. 공정성


을 생명으로 하는 법률가에 관한 시험이니 더더구나 그러하다.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모든 위원을 위촉할 뿐만 아니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하고, 법무부 차관을 사실상 당연직 위원‘장’12)


11) 2008년 7월 4일 개최된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공청회에서의 최준선 교수의 제안.
12) 법무부 차관과 검사가 동일한 위원회에 동격인 위원으로 참여한 예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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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법조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한 ｢정부안｣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문(제14조)은 문제가 있다.


‘시험실시기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법조가 과반


수이면 문제인가’라는 반론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이유


를 떠나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1, 2차보고서를 통해, 변호사시험에 


관한 한 ‘법조계’는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법조 중심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은 처음부터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정성 시비를 그나마 줄이는 방법은 ｢협의회안｣(제13조)이나 ｢참여


연대안｣(제14조)과 같이, 위원 중 법조의 수를 줄이는 대신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의 수를 과반수 혹은 과반수에 가까운 수로 늘리는 동시에, 법학


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사


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험이 되


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회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13) 


5. 응시 제한, ‘시험 중심’과 ‘교육 중심’의 분리


다음으로, ｢정부안｣이 “5년 내에 세 차례”로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응시 기간의 제한은 장기간의 응시에 따른 국가 인적 자원의 낭비라는 


문제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5년”인데 왜 “세 


차례”인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시험(제4조)을 “5년 내에 세 차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13) 다만 ｢협의회안｣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외의 법학교수가 배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점에서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제외하는 법학교수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에 있는 자”로 하고 있는 ｢참여연대안｣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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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응시하라고 하면, 나머지 적어도 2년 동안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그에 대한 ｢정부안｣의 대답은 그 부칙 제3조 제2항에 나와 있다. “법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도 “그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네 차례’나 ‘다섯 차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변호사시험에 ‘두 차례’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들이,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사법시험


에 응시할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시험공부를 위해 


강의실을 떠나겠다는 학생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사법시험에 합격


했다고 학생들이 자퇴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지 모를 


편입학 소동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세 차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으로 하여금 사법시험 


응시의 유혹을 ‘한 차례’ 이하로 억누르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수긍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14)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시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학전문


대학원을 통해 법률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하여 졸업한 학생


들에게 어떻게 “5년 내에 세 차례”를 강요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변호사시험은 바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 아닌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취지로 돌아갈 필요


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지금까지의 ‘시험에 의한 선발’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판단 위에, “새로운”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라는 낡은 제도의 핵심인 사법시험제도와는 ‘다른’ 제도이다. 그렇다면 


비록 과도기라 하더라도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세기의 ‘시험에 


의한 선발’과 21세기의 ‘교육에 의한 양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14) “5년”을 “3년”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지나치게 가혹하


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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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맞다. ｢정부안｣이 사법시험의 병행 실시기간을 2017년까지로, 사개


위 ｢건의문｣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보


다 4년이나 늘려 잡은 것도, 그럴 때에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협의회안｣(제5조, 부칙 제4조)과 ｢참여연대안｣(제5조, 부


칙 제4조)처럼 “세 차례”를 삭제하는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


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법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반론


이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


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총입학정원보다 더 ‘위헌적’이지는 않다. 


다만, “세 차례”의 삭제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추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삭제만 


하고 추가는 하지 않는다면, 최악이 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


들이 ‘마음 놓고’ 사법시험도 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정부안｣의 “5년 내에 세 차례”가 상대적으로 낫다. 


Ⅴ. 맺음말


위와 같은 이 글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을 이토록 ‘자격시험화’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법학전문대학원으


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로스쿨’이 될 의무를, ‘총입학정원’이라는 세계 


유일의 제도를 축으로 하는 ｢법률｣과 ｢시행령｣이 지우고 있다. 법령 


체계상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시험법｣은 철저한 ｢변


호사자격시험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


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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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자격시험화’하는 것이야말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을 담보해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총입학정원’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다. ‘수(數)의 신화’, ‘시험의 신화’를 상대로 한 이야기이다. 


총입학정원을 제거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설치기준이 지금


처럼 높아야 할 이유가 없는 그때가 되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정착시킨 후, 일단 높아진 설치기


준을 유지하면서 총입학정원을 제거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


에서는 최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변호사 


양성의 고비용을 감수해도 좋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총입학정원을 제거하기 전이라면 이 글의 내용만으로 충분한


가라는 점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기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충분하지 않다. 총입학정원 때문에 무리하게 


법령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는 하지만, 세계 최고의 ‘로스쿨’을 만드는 


것은 그 이전에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현실의 여러 제약을 생각하면 


매우 어렵게 다가오는 책무이다.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


고, 이미 적지 않은 변화도 확보되었다. 법학교수들에게 ‘교육의 경쟁’이 


보다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다. 비록 제한된 숫자이지만 “1,440명” 이상이 


매년 배출되는 것은 확정된 상황에서는, 자격의 취득은 법률가로서 살아가


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먼저 알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호사시험을 


‘과정’으로 상정해도 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투고일 2008년 11월 30일, 심사일 2008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10일)


주제어 : 변호사시험제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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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韓国の弁護士試験制度 : 現況と方向


15)金　昌　禄*


｢韓国版ロースクール制度｣ である法学専門大学院制度の出帆が目前


に迫ってきている。ところが、｢弁護士試験法｣ がいまだに制定され


ておらず、法学専門大学院を卒業したものがどのような手続きを経


て弁護士資格を取得するのかは、依然不明な状況である。これは制度


上の大きな盲点であり、可能な限り早め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緊急の課題である。


韓国の弁護士試験制度は、｢ロースクール｣ 制度導入の趣旨を最大限


生かせるように構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同時に、韓国の特殊な


現実を反映したもの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の法学専門大学


院は、アメリカの Law School 及び日本の法科大学院と同じく、法律家


を ｢教育を通じて養成｣ するために導入されたものなので、弁護士試


験もその導入趣旨を生かせるように ｢資格試験｣ として構成されるべき


である。一方、韓国では ｢総入学定員｣ という、アメリカの Law School


制度にもなく日本の法科大学院制度にもないのみならず、｢ロース


クール｣ 制度の本質と相反する特異な制度が導入された結果、｢ロー


スクール｣ の設置基準がアメリカや日本よりはるかに厳格であるの


で、弁護士試験はより確実に｢資格試験｣になるべきである。


したがって、｢弁護士試験法｣ では、弁護士試験が ｢法学専門大学院


 * 慶北大学校法学専門大学院教授







한국의 변호사시험제도 : 현황과 방향  23


の教育課程を修了したものが難しくなく合格できる｣ ｢基本的な能力


を検定する｣ 試験であることを明記することが望ましい。また、受験


者の一定比率 (たとえば80%以上) が合格者になすように法律に規定す


るか、合格点制度を導入することが望ましい。


弁護士試験は、｢資格試験｣ として現行の司法試験より ｢軽い試験｣ 


になるべきなので、法律基本科目に関する論述型筆記試験だけで構成


し、選択型筆記試験や論述型筆記試験の選択科目は導入しないことが


望ましい。また、各法学専門大学院の卒業成績が上位一定比率 (たと


えば30%) 以内のものは論述型筆記試験も免除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


望ましい。


弁護士試験の公正性及び教育との連携を確保するために、弁護士試


験管理委員会は、委員中弁護士の数の統制を公言してきた法曹の比重


を減らし、また法学専門大学院の教育を直接担当する法学専門大学院


教授の数を過半数あるいは過半数に近い数にすると同時に法学専門大


学院協議会の推薦を受けたものを委嘱して構成することが望まし


い。


長期間の受験に伴う国家的な人的資源の浪費という問題を考慮する


とき、受験の期間はたとえば ｢法学専門大学院終了後5年以内｣ と制限


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が、受験回数まで制限することは過度な制限


になるので望ましくない。ただし、受験回数を制限しない場合、司


法試験が併行実施される期間に法学専門大学院在籍生が司法試験を受


験するため教育の現場から離れる危険性を排除するために、法学専門


大学院在籍生は司法試験を受験でき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必要であ


る。


主題語 : 弁護士試験制度, ロースクール, 法学専門大学院, ｢弁護士試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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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2008. 10. 20) 협의회안 (2008. 11. 3) 참여연대안 (2008. 11. 3)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


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


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


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


되어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


무부 장관이 관장 · 실시한다.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


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적인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


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


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


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


정을 수료한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


원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① 시험은 


법무부 장관이 시행한다.
② 법무부 장관은 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


다.
③ 법무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


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


조할 수 있다.


제4조(좌동)


법률명 : 변호사자격시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적인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


사자격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


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


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


정을 수료한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


원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부안과 동일)


제4조(좌동)


[자 료]


｢변호사시험법｣안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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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


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


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


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


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해 주어


야 한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


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제5조(좌동)


제6조(좌동)


제5조(좌동)


제6조(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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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


거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


명된 사람


제7조(응시 기간 및 응시 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


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


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


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세 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


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


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


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


기시험은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


속하여 치르는 것으로 한다.
③ 법무부 장관은 법조윤리시험


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


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


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제7조(응시 기간의 제한) ① 시


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


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


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


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


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


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


험으로 실시한다.
②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성


적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은 


논술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무부 장관은 법조윤리시험


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


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


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응시 기간의 제한) ① 시


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


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


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


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


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


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


험으로 실시한다.
② 법무부 장관은 법조윤리시험


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


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


다.
③ 제3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


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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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선택형 필기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


으로 한다.
  1.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


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이
하 제2항에서 같다)
  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이하 제2
항에서 같다)
② 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
  1. 공법


  2. 민사법


  3. 형사법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


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


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


다.
⑤ 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


설 · 폐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


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


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


⑤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


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논술형 필기


시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


람에게 필요한 법적 쟁점 파악, 
분석, 추론, 해결 및 논술의 능력


을 판정하는 시험으로서, 다음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 ·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


송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 · 통합


하는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 · 통합하는  과


목을 말한다)
②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


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


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


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


제9조(시험과목) ① 논술형 필기


시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


람에게 필요한 법적 쟁점 파악, 
분석, 추론, 해결 및 논술의 능력


을 판정하는 시험으로서, 다음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


송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
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


한다)
②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


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


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


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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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


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


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


한 사람 중에서 선택형 필기시험


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


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


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


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


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


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


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합


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


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


서 발급) 법무부 장관은 합격자


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


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법조


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
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


다.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


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 때마다 법무


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성적


순으로 응시자수의 80%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


을 결정한다.
③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


정되어야 하며, 논술형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법조윤


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및 그 밖의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좌동)


(정부안 제12조 삭제)


제12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


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출제를 담당하는 시


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


로 한다.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


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


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것으


로 한다.
②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


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1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


정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목


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합격점수, 각 과목별 


합격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


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


출방법 및 그 밖의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만, 합격점수는 과목별 합


격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좌동)


제12조(정부안과 동일)


제13조(정부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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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


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


로 한다.
  1. 법무부 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하 같다) 4명
   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0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4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


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험위원과 채점을 담당하는 시험


위원은 겸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시험 때마다 법무


부 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


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7명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


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


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명
  5.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


제14조(변호사자격시험 관리위


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


사자격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6명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


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


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명
  5.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


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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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


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


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


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


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


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
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


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


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


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


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14조(좌동)


제15조(좌동)


제16조(좌동)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
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


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


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


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


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15조(좌동)


제16조(좌동)


제17조(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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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①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


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


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


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 제2항에 따른 응시자


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


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


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


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 장관은 채점표, 답안


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


조요청) ① 법무부 장관은 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


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17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


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


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


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 장관은 채점표, 답안


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법무부 장관은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시험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좌동)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


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


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


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 장관은 채점표, 답안


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은 시험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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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
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


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


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21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
조 제3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


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


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5
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


제19조(좌동)


제20조(좌동)


부칙


제1조(좌동)


제2조(좌동)


제20조(좌동)


제21조(좌동)


부칙


제1조(좌동)


제2조(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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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
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
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


람이 그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 제7조 제1항을 적용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 횟수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


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응시자


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


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제5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


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


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


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


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 구성과 동시에 이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


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
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
시험을 실시한다.
(제2항 삭제)


제4조(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


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 법학전


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


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5조(좌동)


제6조(좌동)


제3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


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
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
시험을 실시한다.
(②항 삭제)


제4조(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


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 법학전


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


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5조(좌동)


(정부안 제5조 삭제)









		일감법학(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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